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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

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

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

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

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

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

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

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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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ㆍ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과학기술정책,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요인분석, 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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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dicator Development 

for the Target Technology Selec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Min-Kyu HanㆍJimin Kang

Abstract : The soci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meaning of 

technology assessment is not small in modern society, Specially, the technology 

assesment(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performed by Korean administration and its 

official results has reflected directly in the S&T policy. Therefore, the technology 

assesment is a device that prepare the negative effects of S&T and the social 

controversy in advance. To select the target technology of technology assessment will be 

done carefully in various perspective and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assessmen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selecting one 

technology in each year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valuation that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echnolog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technology in TA is mostly peformed by qualitative discussion and vote rather than by 

reflecting various opinion and understanding TA until now.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dicator has to be considered to select target technology for TA by using factor 

analysis. Developed indicator is consist of five factor, such as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and the size of social/cultural impact etc., and we weight each factor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uthermore, we show the example how to applicate 

directly these indicator and weights to select target technology and suggest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TA. Though using developed indicator in this paper, we expect to select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stitutional TA and the application of TA results in society 

and public policy can be strengthened.

Key Words : S&T Policy, Technology Assessment, Target Technology, Factor Analysis, 

Indicat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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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많은 경우 그 영향의 방향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기를 기대하지만, 환경오염이나 개인정보의 침해, 서로 다른 가

치관ㆍ윤리관의 충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회적 적용과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Zarzeczny A, & Caulfield T, 2009),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논

란(허남혁, 1999),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란(석광훈, 2008) 등을 그 예시로 볼 수 있다

(KISTEP, 2010). 이렇듯 과학기술의 부정적 효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학기술 정책방안 

중 하나로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상기술의 현황, 발전

방향,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적 영향 등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에서 기술영향평가의 도입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시행된 시민합의회의들이 시초가 되었다(표 1). 

시행연도 시행 주체 대상기술 제도화 여부2)

1998 시민과학센터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동)

-

1999 시민과학센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

2003 KISTEP NBIT 융합기술 o

2004 시민과학센터 전력정책 합의회의 -

2005 KISTEP RFID 기술, 나노기술 o

2006 KISTEP 줄기세포, 나노소재,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o

200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종이식 시민합의회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공동)

-

KISTEP 기후변화대응기술 o

2008 KISTEP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o

2010 KISTEP 방사선조사식품3) -

<표 1>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사례

1) 이런 측면에서 기술영향평가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도 혹은 사후에 가시적 결과물에 대하여 

이뤄지는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Evalu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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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의 시행과 사용처를 명시4)함으로써 제도화가 이루어졌

다. 그 이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2003년부

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대상기술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5회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바 있다.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연구 여건상 보통 매년 한 가지 기술만을 평가 대상기

술로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된 대상기술에 따라 평가의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내용, 

결과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 및 정책으로의 반영 여부 등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

술을 대상으로 선정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불분명해지거나 결과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없는 기술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관심

이 높지 않은 기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자 하는 기술영향평가의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담아내는 대상기술의 선정이 필요한 것

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졌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기술영향

평가의 역사 분석(김병윤, 2003) 또는 유형 분류(김환석ㆍ이영희, 1994; 염재호, 2000) 등

에 집중하거나, 실질적 측면에서 제도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검토(임현, 2007; KISTEP, 

2010)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즉 기술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운영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고민은 있었지만, 평가의 가장 첫머리에 진행되는 대상기술 선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한지 10

년이 채 되지 않아 이제 실제 운영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제도의 전체

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평가의 전

체적인 향방을 결정하는 대상기술의 선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민하여, 기술영향평가

의 대상기술로 적절한 기술이 선정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 즉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KISTEP에서 수행하는 공식적 기술영향평가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기술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이뤄진 대상기술 선정 방식을 살펴

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란,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일컫는다.

3) 2010년의 기술영향평가는 KISTEP에서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연구를 목적으로 자체 수행하는 

과제로써,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비공식적 평가에 해당한다.

4) 제14조 1항.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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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지표 후보목록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대상 기술 선정을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계층 분석을 이용하여 각 지표들의 가중치

를 산출하였다. 이 지표와 가중치를 실제 활용해보는 예시를 통해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향후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Ⅱ. 기술영향평가의 현황

1.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출범

기술영향평가는 범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정부나 의회 차원

에서 공식화하여 실행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는 1972년 설립된 미국의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부터 시작하였다. OTA에서는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역효과를 조기에 경보하는 것을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의회의 산하기구로 설립된 기관이었던 만큼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

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특히 행정부에 비하여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 OTA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주요한 바

탕이 되었다(유지연, 2010). 그러나 점차 의회 내 역학관계를 의식하게 된 OTA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사회 전반보다

는 의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복잡한 심

사과정, 과한 엄밀성의 추구, 지나친 전문가 중심의 평가 등 “OTA 패러다임”이라고 불

릴 정도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으며,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

과 비용 또한 늘어났다(김병윤, 2003). 이런 현상들은 결국 1995년 예산 축소의 일환으로 

OTA가 폐지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 OTA의 활동에서 시작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는 1980년대 유럽으로 확장되어, 

프랑스에서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valuation des Choix Scienntifiques et 

Technologiques, 1983)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기술영향평가 전담 기관

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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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의회에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박희제, 2006). 그러나 전문가에 의한 정보 생산과 정책 분석을 수행했던 초기와는 달리, 

점차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하는 활동으로 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특히 

유럽의 기술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과학기술 전문가에 의존했던 OTA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수요자인 일반시민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전체 사회에 과학기술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ㆍ적용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기술영향평가 전담 기

관인 Rathenau Institute의 경우, 기술영향평가 프로그램의 목적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

적 논쟁과 정치적 의견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과 사

회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athenau Instituut, 

2009).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는 시기와 방법은 각기 달랐지

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이 정부 관료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야하며,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견제와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 

즉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사회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환석ㆍ이영희, 1994).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시민과학센터 등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후,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를 명

시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를 시작하였다. 미국 및 유럽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의회 

주도가 아닌 행정부처, 당시의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형태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며, 수

행기관 역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STEP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향후 살펴볼 대상기술 

선정 과정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KISTEP에서는 사전기획연구(KISTEP, 

2002)를 거쳐 2008년까지 총 5차례의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식 기술영향평가가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기본법 시

행령의 개정5)을 통해 기술영향평가 시행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를 중단 없

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5) 제23조 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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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명칭 설립년도

미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 1972 (1995년 폐지)

프랑스
Office Parlementaire d’Evvaluation des Choix Scienntifiques et 

Technologiques(OPECST)
1983

네덜란드 Rathenau Institute 1986

덴마크 Danish Board of Technology(DBT) 1986

EU 의회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ptions Assessment(STOA) 1987

독일 Technokfolgenabschatzungsburo Deutscher Bundestag(TAB) 1989

영국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POST) 1989

한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1999 (평가 수행 : 2003)

<표 2> 세계의 기술영향평가 전담 기관

2. 대상기술 선정 방법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은 각 국가별로 기술영향평가의 도입 목적

에 맞추어 나타난다(KISTEP, 2002; 김환석ㆍ이영희, 1994). 의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

으며 의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OTA는 의회 내 각종 위

원회의 의장이나 OTA 소장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이 제기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OTA 연구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

하고, 이를 기술평가이사회에서 기술의 이슈화 여부, 비용－편익 분석, 기술적 영향, 소

요 자원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내리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형태는 

의회 산하 기구로 구성된 프랑스의 OPECST(의회 지도부 및 의원, 의회 내 위원회, 정당 

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구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타당할 경우 평가 진행), 독일의 

TAB(의회 의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기술에 대해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

휘를 받으며 평가 진행), 영국의 POST(의회 및 외부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의회

의 관심 정도를 고려하여 채택한 후 평가 진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의회 산하기

관이라기보다는 위탁된 독립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Rathenau Institute의 

경우, 대상기술을 우선 내부의 사무국에서 선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부의 검토

와 의회의 승인을 모두 거쳐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

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권이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기술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09년에 이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

술6)을 예로 살펴봤을 때,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광범위한 기술 분야의 파급효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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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독립기관 형식인 덴마크

의 DBT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의 인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덴마크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술영향평가가 의회 주도로 도입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대상기술

의 선정 역시 의회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정부의 주도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유럽

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대상기술을 선정하였다. 첫 사례인 2003년에는 관계

부처로부터 대상기술을 추천받아,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을 먼저 정성적으로 검

토하여 후보를 압축한 후,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의회에서 기술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

는 것과 같은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과정이 없었던 반면, 정부 관계부처

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발휘되었던 것이다7). 2005년에는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정부출

연연구소까지 대상기술 추천 기관을 확대하였고, 이들로부터 후보를 결정할 ‘대상기술선

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여전히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006년의 기술영향평가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는 추천받은 기술을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검토한 뒤 투표 등

을 통하여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대상기술 선정 과정에 행정부의 개

입을 최소화하여 객관성ㆍ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날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였

다고 볼 수 있다(KISTEP, 2009).

<그림 1> 한국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 선정 방식의 변화

6) the usable body, the hunger for raw materials, the prevention society, digital hyperconnectivit

7)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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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기술 선정지표 개발의 필요성

의회 주도로 설립된 외국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관에서는 주로 의회 구성원들이 제안하

는 기술 중 소요자원과 평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대상기술로 선정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설립 목적이 대부분 의회에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안된 기술 중에서 적합한 것을 추천받는 선정 방식은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또한 독

립기관이자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을 사회적 담론의 형성으로 보는 DBT에서 자체적으로 

대상기술을 선정하는 방식 역시 그들의 설립 목적에는 부합하다. 하지만 행정부의 주도

로 기술영향평가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의 목적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과학기

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떤 

기술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특정 기술분야의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평가에 적절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는 현실적 여건상 매년 한 가지의 기술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대상기술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술 후보군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 

선정되었을 경우 1년에 하나의 기술에 돌아갈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기회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중의의 수렴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술영향평가

의 대상기술로서 ‘새로운 과학기술(동법 제14조)’ 또는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

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동법 시행령 제23조)’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이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적절한 대상기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003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대상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기

준으로 ‘선진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경제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논의

가 가능하고’,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였다(KISTEP, 

2004). 이러한 기준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미래 기술 중’, ‘정부에 자료제공이 가능’하

며, ‘이슈화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유지되기도 하였다. 

즉 과학기술기본법의 기준(새로운 과학기술)과 함께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는 기술에 중심을 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부 주도로 기술영향평가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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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기술의 선정 기준

을 정책활용가능성에 강하게 두는 것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사전에 긍

정적ㆍ부정적 효과를 평가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취지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다. 정책활용가능성 역시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면 근미래의 정책적 반영을 위하여 지금 바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기술들

은 대상기술 선정에서 배제될 것이다. 또한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기술 외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큰 기술이나 기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평가가 어려

운 기술 또한 정책활용가능성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기술영향평가의 목

적에 걸맞은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책활용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하

고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뤄진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 선정 방식이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학기술 전문

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기술영향평가

의 목적이나 근거 등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못 미치며, 잘 안다

는 경우 역시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8) 대상기술선정위원회의 절반가량이 과학기

술 전문가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나타나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은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로 적절한 기술이 선택될 가

능성을 낮추는 주된 요인일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대상기술의 부적절한 선정이 전

체적인 평가 결과의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KISTEP, 

2010), 기술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하는 지점인 것

이다. 그러나 촉박하게 진행되는 평가 일정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한 뒤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

지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대상기술선정위원회가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직

관적ㆍ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대상기술로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존에 기술영향평가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 대상기술의 기준이 제시된바 있으나

(오동훈, 2005; KISTEP, 2010), 구체화되지 못하였거나 개별 연구자의 의견만을 반영한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취지

를 반영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특히 대상기술선정위원회)

8) 같은 설문에서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인지도는 70%에 육박하였으므로, 피상적으로 접한 경우

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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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설문지표를 개발해야만 한다.

Ⅲ. 지표 개발

기술영향평가에 대하여 초기 연구자들은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연구의 한 유형으로 기술이 야기할 수 있

는 사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Hetman, 1973; Coates, 1976). 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이 제안된 이후, 기술영향평가는 정책연구로써의 전통적 

개념과 구별되는 보다 발전적인 구성적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SmithsㆍLeyten, 1988).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평가 모델에 대한 비교와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영역

의 설정 및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Coates, 2000; Tran, T. A.ㆍ

Daim, T., 2008). 국내에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의 메타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연구에서

도 기술영향평가를 기획, 투입, 수행, 결과, 활용 등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평가

지표를 개발한바 있다(류영수 외, 2005; 류영수ㆍ최병대, 2008). 이렇게 기술영향평가의 

개념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평가 모형이 정립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기술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 측정항목의 도출

본 연구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선정을 위하여 기술영향평가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술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측정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

한 각종 기술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연구 과정 중 수행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술영향평가의 운용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는 변수 89개를 수집하였다. 89개의 변수들은 기술영향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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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으로 의미가 중복되었거나 과하게 넓게 정의된 항목 등은 연구진에서 1차 정리

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상기술 선정과 관련이 있는 변수 26개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로 도출하였다(<표 3>).

변수 측정문항

Q1 평가 결과를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Q2 해당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공공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도

Q3 해당 기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나 미래기술인지의 여부

Q4 해당 기술이 성숙하지 못 하여 향후 기술개발 경로가 불확실한 정도

Q5 해당 기술의 크기와 범위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middle-size 정도의 기술인지의 여부

Q6 해당 기술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정도

Q7 해당 기술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크기

Q8
해당 기술을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드러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의 존재 여부

Q9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이 필요한지의 여부

Q10 해당 기술에 대하여 전사회적인 관심이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지의 여부

Q11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공공자원이 상당한 정도로 투자되고 있는지의 여부

Q12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집단이 있어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Q13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사회적 적용에 관한 사회적/정치적 논란 및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

Q14 해당 기술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여부

Q15 해당 기술과 관련되어 단기간에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존재 여부

Q16 해당 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사회적 적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Q17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로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

Q18
해당 기술과 관련된 가치 판단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가치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예. 줄

기세포와 관련된 종교적 논쟁 등)

Q19 해당 기술이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친숙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정도

Q20 해당 기술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Q21 해당 기술이 사회구성원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Q22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하는지의 여부 

(사후 대응으로 충분할 경우 ‘그렇지 않음’에 표기)

Q23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불평등(대표성 측면)을 심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사회계층별로 사회적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대표자 

확보의 문제)

Q24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불평등(분배 측면)을 심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과학기술의 생산물이 사회계층들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의 문제)

Q25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과학기술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층이 두텁게 존재하는지의 여부

Q26
해당 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기 전 시점이라 정책 수립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표 3> 지표 개발을 위한 측정문항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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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탐색적 요인분석

대상기술 선정지표 개발을 위해 도출된 26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기술영향평가와 관

련 있는 전공자 총 78명(전공－기술경영 44명, 과학기술 18명, 과학기술학 11명, 기타 5

명; 소속기관－대학 38명, 기업－8명, 출연(연)－28명, 기타－4명)을 대상으로 측정항목

의 중요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지표의 요인 구조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26개의 측정문항

을 대상으로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

으며, 요인의 회전은 직교회전 방법 가운데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

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envalues) 1.0 이상, 각 요인별 적재치 0.60 이상, 부적재치 

0.40 미만의 기준과 스크리(Scree) 도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Laiser-Myeyer- Olkin(KMO)

는 0.659,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율 

0.00으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6개의 측정문항에 대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측정지표로써 6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표 4>).

요인 1

(α=0.833)

요인 2

(α=0.632)

요인 3

(α=0.712)

요인 4

(α=-0.418)

요인 5

(α=0.646)

요인 6

(α=0.638)

Q23 0.812 0.116 0.378 -0.086 0.035 -0.092

Q24 0.812 0.314 0.207 -0.139 0.028 -0.103

Q9 0.645 0.320 0.021 0.354 0.162 0.097

Q10* 0.563 0.205 -0.251 0.122 0.287 0.230

Q18* 0.548 0.395 -0.166 0.342 0.299 0.162

Q22* 0.529 -0.040 0.249 0.270 0.332 0.115

Q20 0.091 0.791 -0.005 0.034 0.375 0.010

Q12 0.218 0.692 0.222 0.158 0.170 -0.290

Q11 0.308 0.640 0.020 0.034 -0.150 -0.034

Q2* 0.076 0.587 0.239 0.140 -0.080 0.243

Q14 0.111 0.141 0.742 0.110 0.164 0.113

Q1 0.074 -0.115 0.701 -0.182 0.010 -0.049

<표 4>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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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0.115 0.106 0.683 -0.059 0.094 0.256

Q25 -0.009 0.228 0.628 -0.114 -0.177 0.126

Q17* 0.099 -0.086 0.211 -0.846 0.007 0.147

Q16* -0.206 -0.105 0.119 -0.810 -0.075 0.030

Q13* 0.138 0.456 0.225 0.549 0.287 -0.293

Q21 0.079 0.107 -0.015 -0.042 0.771 0.025

Q7 0.126 0.004 0.105 0.297 0.634 0.020

Q19* 0.263 0.450 -0.056 -0.138 0.514 -0.133

Q8* 0.199 -0.072 0.386 0.486 0.496 0.117

Q5 0.280 -0.085 0.255 0.042 -0.030 0.687

Q6 -0.310 0.082 0.146 -0.103 0.182 0.651

Q3* -0.015 -0.128 -0.011 -0.053 -0.303 0.565

Q26* 0.060 0.373 0.471 0.128 0.169 0.504

Q4* 0.158 0.027 0.099 -0.308 0.273 0.500

Eigenvalues 3.225 2.984 2.940 2.611 2.400 2.221

설명변량 12.404 11.476 11.309 10.041 9.230 8.544

누적설명비율 12.404 23.881 35.189 45.230 54.460 63.004

* 요인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목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내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 4를(Cronbach’s 

α=-0.418)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요인 1, 2, 3, 5, 6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요인으로 선정한 뒤 각 요인에서도 적재치 0.60 이하의 측정항목 9개를 추가로 제

외시켰다. 요인 4를 제외한 각각의 요인들이 갖는 내적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632∼

0.833의 범위를 보여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14개의 측정항목을 설

명하는 5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표 5>).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전체 자료를 대변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26개의 측정항목(변

수)을 5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5개의 요인명은 공통적으로 묶

여진 측정항목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명하였으며, 따라서 각 요인명은 제도적 기

술영향평가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

성”을 반영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2.4%를 설명하였다. 두 번

째 요인은 “R&D 투자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1.48%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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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1.3%를 설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의 크기”를 반영하는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9.23%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기술

의 특성”으로, 전체 변량의 8.53%를 설명하였다. 

요인명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인자

적재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요인1)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불평등(대표성 측

면)을 심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4.83 1.39 0.812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불평등(분배 측

면)을 심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4.83 1.39 0.812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기술과 관련

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지의 여부
5.37 1.23 0.645

R&D 투자의 

공공성

(요인2)

해당 기술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4.97 1.26 0.791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 이해관계

를 갖는 여러 집단이 있어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4.67 1.36 0.692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공공자원이 상당한 정도로 투자되고 있

는지의 여부
4.70 1.35 0.640

결과의 활용 

가능성

(요인3)

해당 기술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여부
4.80 1.10 0.742

평가 결과를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24 1.16 0.701

해당 기술과 관련되어 단기간에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존재 여부
4.70 1.29 0.683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과학기술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

문가층이 두텁게 존재하는지의 여부
4.50 1.29 0.628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의 

크기(요인5) 

해당 기술이 사회구성원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5.92 0.86 0.771

해당 기술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크기 6.13 1.05 0.634

기술의 특성

(요인6) 

해당 기술의 크기와 범위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middle-size 

정도의 기술인지의 여부
3.74 1.30 0.687

해당 기술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정도 4.63 1.38 0.651

<표 5> 최종 도출된 요인 및 측정항목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강조하는 기술영향평가의 특징은 ‘사회ㆍ문화적 파급효

과의 크기‘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나타나고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지표들은 ‘인

터넷’과 같이 파급효과는 크지만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기술들을 구별해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71

수 있을 것이다. ‘R&D 투자의 공공성’과 ‘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

었을 때 고려해야하는 항목들이다.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합의가 급한 기술들이 다수 존

재할 때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공공의 자원이 더 많이 투하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

선적으로 다뤄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기술의 특성’은 대상기술이 아직 정의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드러나

지 않은 기술일 경우 평가의 범위를 정하기조차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3. 종합지표의 산출

앞서 도출한 5가지의 요인들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지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위에 위치하는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지표로 변환하였다(표 6). 각각의 

지표들은 설문 문항으로 제공되었을 시 응답자들이 지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

일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측정지표 내  용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대상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ㆍ가치판단ㆍ불

평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또는 합의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전문적 제언이 관련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되어 

대상기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

R&D 투자의 공공성
현 시점에서 대상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

책적으로 자원(자금, 인력 등)이 투자되고 있는가?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의 크기

대상기술이 사회ㆍ문화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와 범위가 사회 전반에 

이를 정도로 큰가?

기술의 특성 현재 시점에서 대상기술의 개념과 범위를 평가에 적합하게 한정할 수 있는가?

<표 6>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지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을 5개의 지표로 활용하여 각각

의 개별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종합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종합지표에 포함되는 개별 요인들은 부여받은 가중

치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최종 결과에 기여하게 되므로, 가중치 부여정도 및 여부는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가중치 체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성

하는 것이 최종 도출된 종합지표의 설명력 및 신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

미 이뤄진바 있다(최성호ㆍ문혜선, 2006).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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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하여 5개 측정지표 각각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를 개별 측정지표의 가중치

로 사용하여 종합지표로 산출하였다. AHP 기법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

으며, 지표개발 시 각 평가 항목의 가중치 도출에도 활용된다(이형준 외, 2010; 신인화ㆍ

김원중, 2007). AHP 기법은 개별 평가지표에 대하여 항목별 쌍대비교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소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가중치를 개별지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특히 이 분석방법에서 응답을 한 전문가들이 모두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원들

이라는 점에서 가중치 부여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 전문가 10명에게 5개의 측정지표를 각각 쌍대 비교하여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1은 두 가지 요인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의

미이며, 9는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9배 더 중요한 경우를 나타낸다. AHP 분석

은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10명 중 CR(Consistency Ratio)이 

0.15를 넘은 1명을 제외한 9명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의 중요도가 0.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ㆍ문화적 파

급효과의 크기’가 0.344로 그 뒤를 이었다. ‘R&D 투자의 공공성(0.117)’과 ‘결과의 활용가

능성(0.101)’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던 반면, 기술의 특성은 0.052의 중요도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각 측정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지표는 개별 지표들 간의 가중

합으로 도출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산출식이 된다(표 7).

TA=W1A＋W2B＋W3C＋W4D＋W5E 

TA :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지표값

A :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B : 결과의 활용 가능성

C : R&D 투자의 공공성

D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크기

E : 기술의 특성

W1∼5 : 가중치

W1 : 0.386, W2 : 0.101, W3 : 0.117, W4 :0.344, W5 : 0.052

<표 7>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종합지표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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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등에 따르면 종합지표는 주제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통합ㆍ이해ㆍ구성하는 유

용한 수단이며, 그런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각 분야나 정책부문에서 정책결정의 도

구로 활용되기도 한다(최성호ㆍ문혜선, 2006). 비슷한 맥락으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선정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 산출된 종합지표를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

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적용 예시

KISTEP에서는 2010년도 내부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방법론을 시험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상기술을 선정해보았다.

후보기술로는 지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2003∼2008)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들에 내부 

연구진의 추천을 받은 기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기술들

은 모두 각기 다른 연도에 수행된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로서 기술의 영역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본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보기술의 정의가 

중첩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범 적용이 목적인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였으며, 이들 10개 후보기술을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하

여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중인 연구진들이 각각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설문

지에는 지표 내용(<표 6>)과 함께 후보기술 각각의 정의9)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응답자

들이 각 후보기술과 지표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자들이 각 후보기술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후보기술

별 가중합을 산출하였는데, 이 때 산출된 값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점수의 수준

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개별 연구진들의 점수를 평균하

였으며, 이를 각 후보기술의 최종 결과로 사용하였다(<표 8>). 

9) 기존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이었던 후보기술은 각 보고서에 제시된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기술은 백과사전(두산 엔싸이버)의 정의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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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후보기술

기술영향

평가 

시행년도

기술의 정의 점수

1 NBIT 융합기술 2003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및 정보기술(IT)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으로 발현

되는 기술

52.5 

2 나노 기술 2005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

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무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

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53.0 

3 RFID 기술 2005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식별정보가 입력된 초소형 반도체를 

지닌 물체나 사람 등을 판독,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기술
62.0 

4 나노소재 2006

나노미터 수준의 원자ㆍ분자를 조작ㆍ제어하고 나노크기의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과 뛰어난 특성을 이끌어내

는 기술

60.0 

5 줄기세포 2006
무한증식을 할 수 있는 자가재생산(self-renewal)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능세포를 다루는 기술
89.8 

6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2006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

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필요한 곳에서 손쉽게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

64.9 

7 기후변화대응기술 2007
기술의 범위에는 신ㆍ재생에너지기술(태양광, 풍력, 수소ㆍ

연료전지기술 중심)과 기후변화적응기술 등
61.5 

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2008

인수공통전염병(AI), 생물테러전염병(탄저), 기후변화성 신규

전염병(말라리아), 국가재난형 감염질환 대응시스템 개발기술 
71.8 

9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
85.2 

10 방사선조사식품 -

생장조절을 통한 식품의 보존성 연장(발아ㆍ발근 억제, 숙도 

조정), 살균ㆍ살충(해충, 기생충, 병원성 유해 미생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으로, 장기적인 보

관과 유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

90.3 

<표 8> 대상기술 선정 예시 : 기술영향평가 후보기술의 평가결과

표에서 보듯 ‘줄기세포’와 ‘방사선조사식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그 뒤를 ‘유

전자변형식품’과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이 차지하였다. 반면 ‘NBIT 융합기술’과 ‘나노기

술’은 하위에 위치하였는데, 이 기술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

인지, 어떤 종류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왜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신기술들(나노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

다. 이런 기술들이 선정될 경우 평가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으며, 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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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위의 기술들은 이미 논쟁이 진행 중이거나(줄기세포) 실제 생활

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시급하게 정책화해야하는 경우(방사선조사식품)이며, 사회

적 적용은 빠르게 이뤄졌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논쟁은 약했던 기술들(RFID 기술 등)

이 중간에 위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기술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들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대상기술로 사용되었던 

기술을 포함하는 후보기술들 중에서도 제도적 기술영향평가가 현재의 시점에 시급하게 

다뤄야하는 기술을 추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 및 가중치를 사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각 기술들의 크기 차이 및 인지도의 차이가 평가 과정

에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의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

정과정에서는 후보기술들의 크기와 깊이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고, 평가 참여자들

에게 각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과거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정성적 토론을 거쳐 간단한 투

표 등으로 선정하던 것을 넘어, 각 후보기술들이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특성과 취지에 

걸맞은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와 가중

치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1등을 한 기술이 바로 대상기술로 선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대상기술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

의 특성 상 정책적ㆍ전략적 판단이 대상기술 선정 과정에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

서 어디까지나 지표별 평가를 통해 얻은 점수는 각 후보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 것이며, 상위기술군이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좀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줄 뿐이

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후보기술군을 배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

로, 실제 선정의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었거나 일정 순위 이상에 위치한 

후보기술들을 대상으로 최종후보군을 가려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적용 예시에서는 ‘줄기세포’,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최종후보가 되었으

며, 그 중에서 다양한 전략적 고려를 통해 ‘방사선조사식품’을 최종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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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지표를 개발하고자 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가 

기술영향평가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로 구성되더라도, 기술영향

평가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의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하위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선정평가 설문을 더욱 자

세하게 설계할 수 있다면, 후보기술 각각을 보다 더 엄밀하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된 후보기술의 

수가 31개(2003년)에서 152개(2008년)에 이를 만큼 많았다. 만약 잘게 나누어진 세부지표

별로 100여개의 기술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평가자의 객관성이 유

지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미 5개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후보기술

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순위 구분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으므로, 이 지표들이 실

질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현재와 같이 5가지 정도의 지표가 적절하다. 만약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하위지표의 수요가 제기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된다면, 본 지표를 바탕으로 세부지표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시민의 계층과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영향평가는 과학기술을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는 정책 반영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활

용가능성이 배가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로서 적절한 

기술이 선정되는데 일조하여 평가 결과의 영향력과 파급효과,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완성

도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매년 시행될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속적인 사례연구와 비판의 반영을 통하여 검증을 거듭해나가야

겠지만, 기술영향평가의 여러 단계 중 첫머리에 해당하는 기술선정 단계를 구조화ㆍ체계

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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